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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 속에서 수송 부문의 탈탄소화는 핵심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국제적으로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근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26년 2월까지 2031년 이후의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송 부문은 2018년 대비 2023년 온실가스 감축률이 약 1.4%에 불과하여 다른 주

요 부문보다 현저히 낮은 성과를 보이며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 병목 현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내연기관차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 정책을 지목한다. 유류세 한

시적 인하, 유가보조금,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등 연간 약 7~8조 원 규

모의 정부 재원이 내연기관차 유지 및 보급에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전기차의 경제적 매력을 감소시켜 

전기차를 비롯한 무공해차(ZEV) 보급을 저해하고, 세수 결손을 유발하고, 기 등록차량의 화석연료 소비를 증

가시키는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와 실제 정책 간의 불일치를 초래하여 시장

에 혼란을 주고, 궁극적으로 탈탄소 전환 속도를 늦추는 결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 유가 정상화, 확보된 재원을 무공해차 전환에 재투자의 적용 여

부에 따라 4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이에 따른 예상 전기차 보급 대수와 탄소배출 감축량을 2035년까지 분

석하였다. 시나리오 분석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현재보다 전기차 보급이 증대하고 탄소배출량이 감축되는 결

과를 가지고 왔다. 특히, 내연기관차 지원을 전면 폐지하고 유류 가격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확보된 재정을 전

기차 보급 지원에 최대한 투입하는 ‘포괄적 정책 지원 시나리오(시나리오2-3)’는 2035년 승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5년 대비 27.9% 감축하고, 전기차 신규 판매 비중을 54.8%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이는 2030년까지 한국이 목표하는 NDC 수송부문 감축목표의 약 25%로 달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의 폐지 및 관련 정책 보강이 단순한 재정 절감을 넘어, 사회 전반의 탄소중

립 달성에 기여하는 강력한 정책 수단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의 단계적 폐지 로드맵을 제시하고, 확보된 재원을 전기차 구매 보조

금 확대, 충전 인프라 투자 등 무공해차 전환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정책 전환에 따른 사회적 혼란

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조정 및 보완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한국 자동

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목표 달성 노력에 동참하는 필수적인 단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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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무공해차 전환의 당위성

1.1.	 글로벌 기후목표와 수송 부문의 핵심적 역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은 에너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수송 부문의 감축

은 핵심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기후 정책 평가기관인 CAT(Climate Action Tracker)는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

표로 한 한국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렸으며,1 이는 한국의 기

후목표가 국제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은 정부가 2026년 2월 28일까지 2031년 이후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부

여하며, 이는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기후 정책 추진의 계기가 되고 있다. 더불어, UN에서는 2025년 9월까지 각국에 

2035년 NDC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제출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상황으로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

는 시점이다.i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한민국의 국가 전체 배출량의 15%, 2023년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 부문이 수송 부문 전체 배출량의 96.5%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수송 부문, 특히 

도로 교통의 탈탄소화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나타낸다. 그러나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는 다른 부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2018년 대비 2023년 수송 부문의 온실가

스 감축률은 약 1.4%에 불과하여, 전환 부문(-25.3%), 건물 부문(-15.2%), 산업 부문(-8.4%) 등 다른 주요 부문과 비

교할 때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수송 부문이 한국의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주요 병목 현상으로 작용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공해차(Zero-Emission Vehicle; ZEV)ii 보급을 빠른 시기에 확대하는 것이 수송 부문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줄이는 효과적인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전체 생애주기(생산-주행-폐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이 주행과정에서 발생한다.2 따라서 주행 중 배출량이 ‘0’인 무공해차로의 전환은 가장 큰 

배출원인 주행 단계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비록 배터리 생산 등 제조 단계의 탄소 배출량

이 내연기관차보다 약간 많더라도 전체 생애주기 배출량에서 무공해차, 특히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적은 배출

량을 보여준다. 또한, 신규 내연기관차가 평균적으로 15년 이상 운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판매되는 차량이 미래

의 배출량을 고착화시키는 만큼 무공해차 전환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기후목표 달성에서 매우 중요하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무공해차 비율은 9.1%로 전세계 평균인 13.7%보다 뒤떨어지는 상황이며, 특히 노르웨이, 중국 등 전기차 선도

국 뿐 아니라 대만, 태국 등 후발주자보다도 뒤처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주요 교

통 정책을 재점검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i	 1차 제출기한인 2025년 3월까지 195개 파리협정 당사국 중 10개국만 제출, https://unfccc.int/NDCREG(UNFCCC NDC Registry)

ii	 무공해차는 주행 시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BEV)와 수소연료전지차(FCEV)를 의미

https://unfccc.int/NDC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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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내연기관차 위주로 형성되어 있고 내연기관차에 직간

접적인 이득을 가져다주는 보조금을 포함하는 현재 정부 정책을 개편하는 것이다. 2009년에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20개국은 화석연료에 대한 낭비적 소비를 장려하는 비효율적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약속하였으며3 2020년 리야드 선언에서도 이 원칙이 재확인된 바 있다.4 이러한 낭비적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석연

료 소비를 조장하는 정책을 폐지하고 정상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수송 부문에서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류비 감

소는 소비자에게 내연기관차 구매 의향을 증가시키고 전기차 구매 의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5 따라서 

이러한 정책의 폐지와 정상화를 통해 무공해차로의 전환 및 수송부문 탄소감축 가속화를 도모할 수 있다.

1.2. 	 연구 목표: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를 통한 무공해차 도입 가속화

본 연구는 내연기관차(Internal Combustion Vehicle; ICEV)에 대한 기존의 직간접적인 지원 정책이 무공해차 도입을 

저해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이러한 지원을 철폐함으로써 무공해차로의 전환이 얼마나 가속화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을 무공해차의 지원에 투입할 경우 무공해차로의 전환이 얼마나 더 가

속화될 수 있을지도 확인한다. 이러한 분석의 목적은 내연기관차에 대한 왜곡된 인센티브를 제거하고 궁극적으로 국내

에 무공해차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시스템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전환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정상화된 정책에 따른 소비자 선택의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한국의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강력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㩁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이 전기차 도입을 저해하는 메커니즘 선행 연구 및 해외 사례 분석: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이 총

소유비용(Total cost of ownership; TCO)차원에서 전기차의 연료비 절감 매력을 감소시키는 등의 메커니즘으로 

구매 수요를 억제하는 현상을 분석

	㩁 국내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현황 분석: 유류세 한시적 인하, 화물차 등의 유가보조금,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주차장, 도로 사용료, 통행료 등 내연기관차 우호적 인프라 비

용 및 기타 간접적 혜택을 심층 분석

	㩁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의 문제점 분석: 총소유비용(TCO) 관점에서 전기차 구매 유인 약화, 세수 결손 문제 유발, 유류 

사용량 증가 유도, 산업 전환 저해 등 다각적인 문제점을 진단

	㩁 지원 정책 폐지 또는 전환 시 효과 분석: 지원 폐지 후 세수 확보 규모, 내연기관차/전기차 구매의사 변화량 추정, 간접

적 규제 도입 효과, 탄소 감축 효과 등을 분석하며,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전기차 지원으로 전환했을 때의 탄소 감축 

효과를 예측

	㩁 정책 대안 및 개선 방향 도출: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를 위한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절약된 재정을 활용

한 전기차 보조금의 효율적 배분 방안을 제시하며 전기차 전환을 촉진할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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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의 전기차 도입 저해 메커니즘 및 관련 해외 사례

내연기관차에 대한 각종 재정 지원과 우대 정책이 전기차 전환을 지연시킨다는 점은 여러 선행연구와 국제기구 보고서

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휘발유·경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보조금이나 세금 인하 조치는 전기차의 연료비 절감 

이점을 약화시켜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매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예를 들어, 한국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연기관차 운전자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전기차의 비용 경쟁력을 약화시켜 전기차 전환을 지연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7 국제에너지기구(IEA)8와 국제통화기금(IMF)9 등에서도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와 탄소가격제 

도입이 친환경 에너지 및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정부의 지원 

정책이 의도와 달리 친환경 전환에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경고하며, 보조금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

한다.

국제적으로도 많은 국가들이 내연기관차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동시에 강력한 전기차 전환 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35년까지 승용차, 승합차 신차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 감축하는 목표를 법

제화하여 사실상 해당 시점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하였다.10 이는 유럽 전역에서 2035년 이후에는 신

규 휘발유차나 경유차 판매가 중단되고 모두 무공해차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미국 최대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주 

역시 연방 정부보다 앞서 2035년까지 휘발유 신차 판매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무공해차 신차 판

매 100%).iii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과 생산 쿼터제 등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으로 급부상하였으며 2023

년 전기차는 신규 차량 판매의 30%에 육박한다.11 이 밖에도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2030~2040년대 사이 내연기관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거나, 연료에 대한 높은 세금 부과와 도심 내연기관차 운

행 제한, 무공해차 의무판매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내연기관차 퇴출 및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

한 국제 사례들은 내연기관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줄이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는 데 효과적이

라는 점을 시사한다.

iii	 임팩트온. (2020, October 6). 캘리포니아주,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유럽은 이미 가속화. https://www.impacton.net/news/
articleView.html?idxno=586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586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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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주요 국가/지역별 내연기관차 퇴출 정책 및 무공해차 보급 목표 비교 

국가/지역 CO₂ 감축목표 주요 정책 수단 시장 반응 및 특징

유럽연합 	
(EU)

•	 2035년 승용차/승합차 신차 CO₂ 
100% 감축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	 2030년 승용차 55%, 승합차 
50% 감축

•	 2035년 도시 버스 100% ZEV

•	 강력한 CO₂ 배출 기준

•	 초과부과금 부과

•	 ZLEV 인센티브

•	 AFIR (충전 인프라 규제)12

•	 강력한 규제 신호에도 단기적 
보조금 축소로 판매 둔화 경험13

•	 충전 인프라 확충에 도전 과제14

미국 
(캘리포니아)

•	 2035년 휘발유차 판매 중단 
(ZEV 100% 목표), (2026년 
35%, 2030년 68% ZEV 비중)

•	 ZEV 의무 판매 제도(ZEV 
mandate)

•	 연방/주 정부 구매 보조금

•	 광범위한 충전 인프라 투자15

•	 ZEV 보급 선도적이나 최근 판매 
둔화 및 업계 반발

•	 인프라 확장 지속

중국

•	 2035년 순수 내연기관차 생산 및 
판매 금지

•	 2035년 신차 판매 목표: 전기차/
수소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80%, 일반 하이브리드차 20%16

•	 듀얼 크레딧 시스템 
(신에너지차(NEV) & 
연비기준(CAFC) 크레딧)

•	 도시별 번호판 제한 및 교통 규제

•	 대규모 충전 인프라 및 배터리 
기술 투자

•	 정부 주도 정책으로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급성장17

•	 비재정적 규제의 강력한 효과18

일본
•	 2035년 신차 판매 100% 전동화 

의무화(하이브리드차 포함)19
•	 무공해차 보조금 확대

•	 R&D 지원, 충전 인프라 확충

•	 하이브리드차 중심의 시장 구조

•	 ZEV 전환 속도 더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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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현황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오랜 기간 내연기관 차량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며, 이에 맞춰 광범위한 인프라와 정책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이 ‘친환경차’의 정의에 하이브리드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여전히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차량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더욱이,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내연기관차의 유지와 보급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무공해차(ZEV)로의 신속한 전환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

며, 결과적으로 한국 수송 부문의 탈탄소화 속도를 둔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2.1.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 현황 및 한계

2.1.1. 	 국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전기차 확대의 주요 과제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발맞춰 2023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2050년

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국가 비전을 수립하였다. 이러

한 장기적인 비전 아래, 수송 부문에서는 무공해차인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강조하며 내연기관차

의 감축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수송 부문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2018년

에는 전체 배출량의 15%를, 2023년에는 13%를 차지했으며, 특히 도로 부문이 수송 부문 전체 배출량의 96.5%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보인다. 이는 수송 부문의 탈탄소화, 특히 도로 부문의 탈탄소화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있

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도로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 개입 없이는 전체 수송 부문의 감

축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는 다른 주요 부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

물러 있다. 2018년 대비 2023년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약 1.4%에 불과하여, 전환 부문(-25.3%), 건물 부문

(-15.2%), 산업 부문(-8.4%) 등 다른 주요 부문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저조한 성과는 수송 

부문이 한국의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주요 병목 현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부문들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

는 동안 수송 부문이 뒤처진다면, 이는 국가 전체의 기후목표 달성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차량의 전체 생애주기(생산-주행-폐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이 주행 과정에

서 발생한다. 따라서 주행 중 배출량이 ‘0’인 무공해차로의 전환은 가장 큰 배출원인 주행 단계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비록 배터리 생산 등 제조 단계에서 탄소 배출량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생애주기 

배출량에서는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적은 배출량을 보인다. 또한, 신규 내연기관차가 평균적으로 15년 이상 운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판매되는 내연기관차는 미래의 배출량을 고착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기후목표 달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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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무공해차 전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시급함을 강조한다. 현재의 느린 전환 속도는 미래 세대에 더 큰 감축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1.2.	 국내 전기차 보급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내 누적 전기차 보급목표치를 420만 대로 상향 조정하고, 전기차 가격경쟁력 확보와 충전 

인프라 확장을 위해 보조금 지원과 세제혜택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2025년 5월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대

수는 약 75만 대에 불과해, 약 345만 대의 대대적인 추가 보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한국을 미래차 강

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도 제시되고 있으며, 실제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와 자동차 업계는 “2030년 세계 3대 

전기차 생산국 진입”을 선언하며, 2030년까지 전기차 330만 대 생산 및 글로벌 시장점유율 12% 달성을 공동의 목표

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민관 합산 95조 원을 투자하고, 기술 개발과 공급망 구축,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

기로 하였다.20 

이러한 산업적 비전과 대규모 투자 계획은 한국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 및 수출 중심의 목표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 국가가 전기차 생산 강국이 되더라도,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 보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국 내 수송 부문 

탈탄소화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생산된 전기차의 상당 부분이 수출된다면 국내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차 기준 무공해차 보급률은 2024년 기준 9.1%로, 전 세계 평균인 13.7%에 뒤처지는 상황이다. 특

히 노르웨이(88.8%), 중국(25.4%) 등 전기차 선도국뿐만 아니라 대만, 태국 등 후발주자보다도 뒤처지는 상황은 한국

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국제적인 흐름에 비해 상당히 미온적임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의 경제 규모와 자동차 산업 역량

을 고려할 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 같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목표 및 비전과 다르게 내연기관차 퇴출 시한과 같이 명확한 목표를 확정하지 않았

다는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이다. 유럽연합 27개국이나 미국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처럼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

는 법적 시한은 선언되지 않았다.iv 또한 이미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기준이 승용차 기준 2030년 66g/km이며 이 기준

을 완화할 인센티브도 과다한 편으로, 49.5g/km인 유럽연합 등에 비해 내연기관차의 감축 경로도 상대적으로 매우 완

만하게 고려되고 있다.21 이러한 정책적 불확실성은 국내 완성차 업계가 당분간 하이브리드 차량 등 내연기관 기반 기술

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면서 전기차에 올인하지 않는 접근법을 취하도록 유도한다.22 이는 국제적인 흐름과 비교할 때 보

수적이고 안이한 접근으로 평가되며, 그 원인으로는 정부의 거시적 비전과 실효적인 정책 간의 간극으로 인해 산업계 차

원의 전환 속도가 미온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iv	 한겨레. (2022. August 25). 미 캘리포니아주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
america/1056147.html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56147.html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561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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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한국의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여전히 내

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강력한 배출기준 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가의 정상화를 

미루는 등의 직간접적인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소비자의 경제논리에 입각한 선택을 왜곡시키고 있

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편으로는 무공해차 보급을 장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연기관차의 경제적 매력을 인위적

으로 유지시키는 모순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불일치는 시장에 혼란을 주고 기업과 소비자의 투

자를 주저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탈탄소 전환 속도를 늦추는 결과를 낳는다.

2.2.	 국내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현황 및 비용 분석

2.2.1.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분석 방법

현재 국내에는 여러 형태의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역사적으로 에너지 가격 안정, 산

업 보호, 생계 지원 등의 명분으로 도입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내연기관 차량의 사용을 간접적으로 장려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즉, 정상적으로 반영된 가격으로라면 경제적인 이유로 내연기관 차량 대신 주행비용이 훨씬 저렴한 전기차를 선택

했을 소비자의 선택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를 내는 우리나라의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들을 탐색하기 위해 이 연

구는 정부의 재정 지원 항목 중 도로교통 부문의 화석연료 보조금을 인벤토리 방식v으로 추출하여 관련 세부사업을 조사

하고 주요 지원 정책을 선별하였다. 화석연료 보조금은 “대안에 비해 화석연료 또는 화석연료 기반 전기나 열의 생산이

나 소비를 촉진하는 정부의 재정 지출(재정의 직접 이전(보조금)과 세금 감면 등 포함)”로 정의되는데,23 이에 따르면, 도

로교통 부문의 화석연료 보조금은 내연기관차의 구매를 보조하거나 도로교통에서 사용되는 유류에 혜택을 주는 지원 정

책으로 볼 수 있다.

본 분석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간 중앙정부의 전 부처 예산서 및 조세지출예산서를 대상으로, 도로교통 부

문의 화석연료 보조금에 해당하는 모든 세부사업을 전수 검토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국비보조사업과 연계된 지방자

치단체의 매칭 보조금vi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bojo.go.kr)을 통해 산출하였다. 아울러, 예산서에 명시되지 않았으

나 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과 같은 세금 감면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 공식 문

서 및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혜택 규모를 추정·산정하였다. 식별된 주요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개별 심층 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각 정책의 도입 배경, 목적, 제도적 구조, 현행 운영상 문제점, 관련 재정 지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내연기관차 지원 예산을 연도별(2023~2025년)로 검토하였으나, 시나리오 분

석에서는 2025년을 기준으로 반영하였다. 이는 연도별 자료가 경향성을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는 반면, 시나리오에서

는 현행 정책(2025년 기준)이 폐지될 경우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기 때문이다. 

v	 특정 대상에 대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목록화하는 방법

vi	 지방자치단체 매칭 보조금이란, 자치단체 자본보조 형태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에 연동된 지자체 부담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운행차 배출가
스 저감사업’은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국비(50): 지방비(50)’으로 설정되어 있어, 국비 보조금 수령 시 지자체에서 같은 금액의 예산을 해당 보
조금으로 편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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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및 재정적 인센티브

내연기관차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및 재정적 인센티브는 차량의 구매 및 운영 비용을 인위적으로 낮춰, 전기차의 

경제적 매력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전기차 구매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별 최근 3년

(2023~2025년) 예산규모는 표2와 같다. 2025년(추정치) 기준, 각 정책에 지원된 예산 비중은 유류세 한시적 인하

(64.4%), 유가보조금(20.7%),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5.2%),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등 자동차 배출가

스 관리사업(7.7%, 지자체 예산 제외시 4.3%) 및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및 감면(1.9%) 순이다.

  표 2.   내연기관차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 현황(2023~2025년)

지원 항목 소관부처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백억 원)

비중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증감율 
(%) 비고

2023 2024 2025 2024 2025

유류세 한시적 인하 기획재정부 784.5 690.2 372.6 64.4% -12% -46%

추정치
유가보조금

화물차(경유·LPG)

국토교통부

78.5 89.1 89.1 15.4% 13% 0%

택시 21.2 21.6 21.6 3.7% 2% 0%

버스(경유·CNG) 8.9 8.9 8.9 1.5% 0% 0%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조기폐차 보조금

환경부

27.5 26.0 21.6 3.7% -6% -17%

편성 
예산 
기준

운행차 저공해조치 
지원(DPF·PM-NOx)

2.6 1.7 0.5 0.1% -34% -70%

건설기계 및 저공해조치 
지원(DPF·엔진개조교체)

4.0 3.6 3.0 0.5% -10% -17%

지자체 매칭 보조금 29.7 19.0 19.7 3.4% -36% 3%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획재정부

27.4 34.4 30.1 5.2% 25% -12%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경차 6.2 6.2 6.5 1.1% 3% 6%

택시연료(LPG) 4.4 4.2 4.5 0.8% -3% 6%

계 994.6 904.8 578.1 100% -9% -36%

1)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과 물가 안정을 이유로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왔다.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6개월 한시 조치로 도입되었으나, 18차례나 일몰이 연장되어 

2025년 11월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율은 초기 20%로 시작되었으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을 통해 

감면 조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대폭 확대하면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경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

까지 인하했고, 이후 물가 추이에 따라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2024년 6월까지 휘발유 25%, 경유 37% 수준

의 감면을 지속하다가, 2025년 11월 기준 휘발유 7%, 경유 10%의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23년 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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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약 7.8조 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며, 2024년에는 약 6.9조 원, 2025년에는 약 3.7조 원으

로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정부 재정 지원이 지속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는 내연기관차의 운행 비용을 인위적으로 낮춰 전기차의 비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전기차로의 전환

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내연기관차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 전기차의 주요 장점인 연료비 절감 매력을 

감소시키며 이를 통해 내연기관차의 총소유비용을 줄이게 된다. 결국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로 이

어진다.  전기차 판매는 전기요금 변화보다 휘발유 가격 변화에 4~6배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연구가 있는데,24 이는 

휘발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유류세 인하와 같은 정책이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결정에 불균형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별개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결손은 전기차 인프라 확대에 투입

될 수 있는 재원을 감소시키므로, 전기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세수 결손은 2024년 

기준 약 30조 8천억 원으로 심각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정책 기조가 전기차 보급의 부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유류세 인하 조치의 도입 취지는 유류비 부담 경감과 물가 안정이었으나, 실제 효과를 따져보면 유류세 인

하 혜택이 오히려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정책의 형평성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박성은(2024)에 따르면, 소득 1분위 가

구는 연간 유류비 지출액이 12만 원에 그쳐 유류세 인하 혜택이 연 1.5만 원에 불과한 반면, 소득 10분위 가구는 연간 유

류비 지출액이 314만 원에 달해, 유류세 인하에 따라 38.3만 원의 이득을 보아, 상위 계층일수록 혜택이 더 큰 역진적 

구조를 보였다. 즉,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매년 막대한 세수 감소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소비자 물가 안정이라는 정

책 목표 달성에도 실효적이지 않아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와 더불어, 현행 유류세 체계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가격 신호로서 적정한 수준인지

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국제적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최

근 시행된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해 세율이 추가적으로 인하되면서 실질적인 조세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되고 있다.  우

리나라의 유류세는 2009년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 기준 휘발유 529원/L, 경유 375원/L로 현재까지 세율이 유지

되고 있으며, 부가세인 주행세(26%)와 교육세(15%)를 더하면 총 유류세는 휘발유 745.9원/L, 경유 528.8원/L 수

준이다. 이는 2024년 기준으로 최종 소비자가격의 약 33.2%~43.5% 수준에 불과하며, 유류세 인하율 고려 시에는 

22.6%~34.0%까지 하락한다.vii  2024년 OECD 국가의 평균 유류세 비중은 휘발유 기준으로 최종 가격의 46%에 달

하며,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국가에서는 50% 이상의 비중을 보인다는 점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유류세가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그림 1).25  이와 같은 상대적 세 부담의 차이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서의 유류세 기능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전기차 전환으로의 가격 신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

vii	 2024년 최종 가격은 서울 기준으로, 휘발유 1715.70원/L, 경유: 1591.04원/L (출처: 오피넷, 평균판매가격, https://www.opinet.co.kr/user/
dopospdrg/dopOsPdrgAreaSelect.do)

https://www.opinet.co.kr/user/dopospdrg/dopOsPdrgAreaSelect.do
https://www.opinet.co.kr/user/dopospdrg/dopOsPdrgAreaSelec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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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국가별 최종 소비자가격 중 유류세 비중 (2024년 기준)

  표 3.   주요 국가 유류세율 및 특징 비교

주요 국가 유류세율 및 특징

미국
•	 연방 유류세는 1993년부터 휘발유 4.86센트/L, 경유 6.45센트/L로 고정되어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주·지방세를 포함한 전체 평균 유류세는 휘발유 13.48센트/L, 경유 15.63센트 수준26. 

•	 2024년 기준 최종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휘발유 16%, 경유 23%  수준

유럽연합	
(EU)

•	 EU는 휘발유에 최소 0.359유로/L의 소비세 부과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원국은 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

•	 2024년 기준 EU 평균 유류세는 휘발유 0.548유로/L, 경유  0.445유로/L 부과27

•	 평균 세금이 휘발유 가격의 59%, 경유 가격의 52%를 차지하여 글로벌 평균보다 높은 수준

일본

•	 2008년부터 휘발유에 53.8엔/L, 경유에 32.1엔/L의 유류세를 부과하며, 공통적으로 환경세 
2.8엔/L를 부과함28.

•	 2022년 1월부터 주유소 도매업체 대상으로 유류 가격 보조금을 도입하였으며, 전국 평균 가격이 
175엔/L를 넘지 않는 것을 목표로 2025년 8월 현재까지 지속중 

중국6
•	 2024년 기준 연료에 대한 세금이 0%

•	 직접적인 유류세 대신 ‘신에너지차(NEV) 의무 정책(듀얼 크레딧 시스템)’과 대도시 내연기관차 번호판 
제한(추첨제, 높은 비용) 등의 비재정적 규제를 통해 전기차 보급을 강력하게 추진 

한국

•	 2009년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529원/L, 경유 375원/L로 유지

•	 부가세인 주행세와 교육세를 더하면 총 유류세는 휘발유 745.9원/L, 경유 528.8원/L

•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 도입하여 역대 최다 인하율(37%)을 기록하였으며, 2025년 11월 
현재까지 역대 최장 기간(약 4년) 유지 중

결론적으로, 한국의 낮은 유류세율과 장기간 지속되는 유류세 인하 정책은 내연기관차의 가격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유

지시켜 전기차 전환을 저해하고 있으며,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 사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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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내연기관차에 대한 불이익(높은 세금 또는 비재정적 규제)이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 수단임

을 시사하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차 전환을 위해서 유류세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2)	 유가보조금 (화물, 택시, 버스)

한국은 화물자동차, 택시, 버스 등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주는 유가보조금 제

도를 시행하고 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경유 및 LPG 화물차에 리터당 일정 금액을 보조하는 제도로, 2001년 6월 기

준 유류세액(경유 183.21원/L, LPG 23.39원/L) 대비 현행 유류세액(경유 449.79원/L, LPG 193.79원/L)의 증가분

을 지급단가로 설정하여 주유한 실적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2000년대 초반 정부가 경유 및 LPG 세율을 인상하면서 동

시에 운수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지원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가보조금 지급 기한이 

매년 연장되면서 현재까지도 이러한 지원 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2022년 5월부터는 물가안정을 위해 화

물자동차에 대하여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유가 연동 보조금까지 추가 도입되었다.viii 2023~2024년 연평균 

화물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8천 4백억 원(경유 8천 3억만 원, LPG 1백억 원)에 달하며, 택시(2천 1백억 원)와 버스

(9백억 원)의 유가보조금까지 합산하면 1조 1천억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었다.

이러한 유가보조금은 환경 세제 측면에서 유류세의 교정적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애초에 경유 가격의 상대적 인상을 위

하여 에너지 세제 개편을 단행하였지만, 인상분의 전부를 보조해주는 것은 세제 개편의 효과를 무력화하며, 경유 화물차

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은 운송

업 종사자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나, 유류 사용량에 비례하여 지원되는 구조 탓에 규모가 큰 사업자일수록, 연료를 

많이 사용할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는 역설이 발생한다. 따라서 연료를 절약할 유인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보조

금 체계 하에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 유인이 낮아지고, 궁극적으로는 화물·운수 부문의 친환경 전환이 지연될 수 있다. 실

제로 2024년 기준 전체 화물차(특수 포함) 등록대수 중 경유차가 여전히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LPG차도 6%를 차

지하는 반면, 친환경 화물차(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보급대수는 4%에 불과하다.29 

그러나, 화물차주가 받는 월평균 유가보조금은 59만 원~68만 원 수준으로,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 수준

으로 화물차주의 소득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구세주, 2021). 따라서, 화물차주의 소득을 개선

할 수 있으면서도 무공해 화물차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적 접근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등으로 개편하고, 무공해 화물차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유

가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일몰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화물

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화물차주에게 법정 안전운송운임 이상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운송 종사자의 적정 

이윤을 보상하게 하는 제도였다. 해당 제도는 적정 운임 산정의 복잡성과 물류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일몰

되었으나, 유가보조금의 단계적 축소와 맞물려 운송시장의 구조적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운임 산정의 투명성과 합

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하여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화석연료와 연동되지 

않고,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의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일

viii	 연료 가격의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기준가격(현 기준 1,700원/l)을 초과한 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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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로 독일에서는 3.5톤 초과 화물차 대상으로 통행료를 부과하는데, CO₂ 배출량에 따라 차등제 요금을 부과하며 무공

해차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면제한다.30  일본에서는 탄소중립 물류 전환을 목표로 제조 및 물류 현장의 무공해 화물차 구

매 및 배출 저감 투자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며, 네덜란드에서도 전기 트럭 구매 시 차량 추가 비용의 최대 40%~60%

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31

3)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ix 감면

정부는 하이브리드차 보급 촉진을 위해 개별소비세x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차는 내

연기관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차량으로서 국내에서는 친환경차로 분류되지만, 여전히 휘발유나 경유 등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만큼 무공해차가 아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는 전통적 내연기관차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 정도가 16% 가량에 불과하다.32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하이브리

드 승용차에 대해 최대 70만 원(개별소비세 기준)의 세액을 면제해주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교육세 등 연동 세금도 감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23년에만 약 2,740억 원의 세금 감면이 이루어졌고, 2024년에는 약 3,400억 원, 2025년에

도 3천억 원의 감면이 계속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소비자들이 무공해차인 전기차로 바로 

넘어가기보다는 하이브리드차에 머물게 되어 전기차 보급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하이브

리드차가 2019년 전체 차의 2.1% 수준(50.6만 대)에서 2024년 7.7%(202.4만 대)로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28 특히, 

2019년 2.5%에서 2024년 26.9%로 하이브리드 신차 판매비중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즉, 한정된 재원을 하이브리

드차 보급에 사용하기 보다는 무공해차에 집중하는 운용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4)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대기 오염 저감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일정 연식 이상의 오래된 경

유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4·5등급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보

상하는 이 사업에는 2024년에 약 2,59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조기폐차 외에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엔진

교체 등 노후 경유차 운행을 유지하면서 저공해화 조치를 지원하는 데에도 수백억 원 규모의 예산이 사용되었다. 이 사

업은 국고보조금과 연계해 지자체가 80~100%를 매칭 부담하는 보조사업으로, 총 1,901억 원의 지자체 매칭 보조금이 

추가 투입되었다. 

이러한 사업은 노후 차량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는 직접적인 환경 정책으로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지원 제도

가 무공해차 전환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내연기관차에 대한 지원으로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

는 문제가 있다. 특히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은 차주가 4·5등급 경유차를 폐차한 뒤 신차로 다시 내연기관차로 교체하는 

경우, 내연기관차에 대한 직접 지원 형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아 5등급 경유차 폐

차 후 3·4등급 경유차를 재구매한 비율이 50%에 육박한다는 비판이 있었다.33 환경부는 2022년부터 노후 경유차 폐

ix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높은 비율의 세금을 매겨 부가가치세로 인한 역진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 풍조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되었
으며, 주요 과세물품으로는 오락용 사행기구, 총포, 보석, 고급가구, 휘발유, 자동차, 담배 등이 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2항).

x	 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구매 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2025년 7월 기준으로 2,000cc 초과 승용차와 캠핑용 자동차에 5%의 세율이 
2,000cc 이하 승용차와 이륜자동차는 3.5%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혜택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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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보조금의 50%를 지급하고,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 나머지 50%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

했고, 무공해차 구매시에는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34  그러나, 여전히 경유차 이외의 내연기관차

에 대해서는 보조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무공해차에 대한 유인이 크지 않아, 내연기관차에 대한 지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오히려 내연기관차 보급을 촉진하여 전기차 전환 목표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

이 노후화되었을 때 동일한 예산이 투입될 여지도 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시켜 대기질 개선 효과는 있으나, 차량 배기가스 중 

온실가스는 그대로 배출되므로 예산 투입대비 환경적 효과는 저감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해당 차량을 향후 무공해차 

등으로 전환할 때 추가적인 지원금이 중복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정책은 경유차의 수명을 연장시켜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지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무공해차 

전환과 연계하여 폐차 후 무공해차로 교체할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5)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및 감면(경차, LPG 택시)

정부는 특정 차량군에 대해 유류세 일부를 환급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대표적인 것이 경차 유류세 

환급특례로, 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차를 보유한 운전자에게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의 세금을 돌려주어 연간 최

대 20~30만 원 한도로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 2023년 599억 원, 2024년 617억 원 등 매년 600억 원 안팎

의 세수가 환급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또한 LPG 택시의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도 감면되어, 2023년 438억 원, 2024

년 424억 원 등이 지원되었다. 이러한 세제 특례들은 서민 지원 또는 업계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도입되었으나, 결과적

으로 내연기관차의 연료비용을 인하하여 전기차의 경제적 이점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표 4.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별 주요 내용 

지원 항목 도입 배경 및 목적 변경 필요성 및 문제점 개선 방안

유류세 	
한시적 인하

•	 높은 국제 유가 및 인플레이션 
대응, 물가 안정화(2021년 11월 
도입)

•	 2021년 한시적 도입 이래 
18차례 일몰 연장

•	 막대한 조세 수입 감소 대비 낮은 
실효성, 소득 역진성, 유류 소비 
촉진, 세수 결손 문제, 투명성 
부족

•	 일몰 및 정상화(기후대응기금 
확충 및 무공해차 인프라 투자 
지원)

유가보조금
•	 운송사업자(화물차, 택시, 

버스)의 소득 보전 및 비용 지원 
•	 경유 소비 증가 유도, 타 법 

상충(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대기환경법 등)

•	 일몰(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무공해차 구매 지원으로 
전환 등 검토)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통한 대기 
질 개선

•	 내연기관차 재구매에 보조금 
사용  

•	 대기질 개선이라는 제한된 
사업목적으로 내연기관차의 퇴출 
시점 지연

•	 노후 내연기관차로 대상 확대 및 
무공해차 전환시 조건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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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 개별 
소비세 감면

•	 친환경차 보급 확대(2009년 
도입)

•	 무공해차 전환 지연 및 전기차 
지원 예산보다 큰 지원 규모

•	 낮은 탄소감축 효과

•	 세제 감면 종료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	 경차, LPG 택시 등 특정 차량의 
운영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해당 
차량의 보급 및 운영 지원

•	 내연기관차 운영 비용을 낮춰 
비용 경쟁력 강화

•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탄소중립 달성 저해

•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폐지 
및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예산 전환

*	 주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별 구체적인 정책 개요 및 정보는 부록 1에 정리

2.2.3. 간접적인 시스템적 우대와 인프라 편향

직접적인 예산 지출이나 세제 혜택 외에도, 내연기관차는 이미 구축된 광범위한 사회 인프라와 시스템으로부터 간접적 

혜택을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도로, 주차, 정비 및 유지보수 인프라 등이 모두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최적화되어 있어 별

도의 지원이 없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1만 개가 넘는 주유소가 촘촘히 자리 잡

고 있어 내연기관차 운전자는 연료 보급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반면, 전기차 충전기는 수량 면에서 늘어나고 있음에도 

충전속도, 접근성, 유지보수 등 질적 측면에서 아직 내연기관차 주유 환경에 비해 부족하다.35 또한 자동차 정비 인프라

도 90% 이상이 내연기관차 정비 위주로 구성되어 전기차 전문 정비소와 인력이 극히 제한적이다. 이런 보이지 않는 인

프라 편향은 내연기관차에 일종의 무형의 보조를 제공하는 셈이며,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차 전환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

인으로 작용한다. 즉, 정책적으로 내연기관차에 대한 직접 지원을 중단하더라도, 기존 인프라가 뒷받침하는 간접 혜택이 

상당 기간 존속하기 때문에 전기차 확산에는 여전히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의 미집행 등 소극적 행정 처리 또한 지원의 형태로 볼 수 있다. 명시적인 지원 정책은 아니지만,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이 유예되거나,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내연기관차에 유

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규제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업체 대한 과징금을 유예하

거나, 글로벌 기준에 미달하는 과징금을 설정하거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부족한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는 모두 사실상 

내연기관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 미집행은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지속시켜 온실가스 감축을 지연

시키고, 기업과 소비자의 무공해차 전환에 대한 선택을 주저하게 만든다. 또한, 공공 재정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이어져 

내연기관차 사용에 관성을 부여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물론 이와 같은 간접적인 영향을 비

용으로 산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명확한 목적과 방향성에 근거한 강력한 규제의 집행은 분명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기술 발전의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며, 현재 전기차로의 전환 또한 자연스러운 흐름의 

과정이다. 간접적인 시스템 우대를 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할 수 있고, 지원 규모를 과장시킬 수 있다. 따

라서, 지원 정책의 폐지 대상 분석 시에는 직접적으로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만을 대상으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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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연기관차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은 당초 의도와 달리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을 야

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회 전 부분에 걸쳐 두루 나타나며, 지원 정책의 재설계를 요구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내

연기관차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은 단순히 무공해차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넘어, 복합적인 경제적, 행동적, 시장 

왜곡 메커니즘을 통해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구조적으로 저해한다.  

3.1.	 경제적 비유인

3.1.1	 총소유비용(Total Cost of Ownership; TCO)과 전기차 경쟁력 약화

내연기관차 지원은 소비자의 차량 총소유비용(TCO) 계산에서 전기차의 상대적 이점을 약화시켜 전기차 구매를 주저하

게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류세 인하로 내연기관차 연료비가 인위적으로 낮아지면 전기차의 연료비 절감 혜택이 상

쇄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내연기관차의 우대가 계속되면 시장에서는 가격 신호의 왜곡이 발생하여 

무공해차에 대한 수요 형성이 더디게 진행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된 것이 비용이다. 전기차는 일반적

으로 신차 구매비용 등 초기 비용이 높으나 연료비용 등은 내연기관차에 비해 크게 저렴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부 국

가에서는 전기차가 초기 구매가격도 내연기관차와 동급의 수준을 달성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총소유비용 측면에서

는 전기차가 유리해지고 있다. 초기 구매가격은 전기차 배터리의 비약적인 가격 절감이 전기차 가격 현실화를 주도하고 

있다. 주요 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2025년~2027년 사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초기 구매가격이 보조금 없이도 거의 

동등해지는 “가격 패러티(Price Parity)”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36 총 소유비용 측면에서 가격 패리티를 거의 

달성한 국가들에서는 보조금을 차츰 일몰시키고 있다. 

더욱이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내연기관차에 주어지는 연료비의 직간접 지원이 없다면 이미 총소유

비용 측면에서 일부 차종의 전기차 비용 경쟁력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가용뿐만 아니라 상업용 차량의 경우 차량

의 운행거리가 자가용 차량보다 2배 이상 길고, 총소유비용 중 연료비의 비중이 훨씬 크다. 따라서 유가보조금이나, 연

료의 개별소비세 환급과 같은 인위적 지원이 없을 경우 전기차로의 전환이 더욱 매력적일 수 있다.37 

3.1.2. 	 정부 재원의 비효율적 사용 및 세수 손실

내연기관차 지원에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거나 세금 감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생산적 용도에 쓸 수 있

는 재원이 줄어드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연간 수조 원대의 세수가 감소하면서, 도로 등 교

통 인프라 투자에 쓰일 재원이 줄고 기후대응 재정 확보가 어려워지는 이중의 문제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유류세입의 



전기차 전환, 역행하는 정부 정책 -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문제점 및 전기차 전환 시나리오 분석

20

68%가 도로건설·유지에 사용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세율 인하가 맞물려 해당 기금

이 고갈 위험에 처해 있다. 게다가 이런 지원 지속은 장기적으로 친환경 교통 전환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이중 부담하게 

만드는 비효율을 유발한다. 요컨대, 화석연료 사용을 지속시키는 데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정작 필요한 곳(예: 전기차 인

프라 확충, 대중교통 개선)에 재원을 투입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38 또한 기후대응기금도 유류세 인하의 영향으

로 연간 규모가 줄어들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3.2. 	 시장 왜곡

3.2.1. 	 화석연료 의존성 영속화 및 외부 효과

자동차 산업, 특히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은 시장 가격에 사회적, 환경적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심각한 시장 실

패를 내포하고 있고, 내연기관차에 대한 기존 지원 정책은 이러한 왜곡을 더욱 심화한다. 특히 환경 피해(온실가스 배출, 

대기 오염), 석유 의존성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사회에 발생시키지만, 이러한 비용은 현재 내연기관차 이용에 가격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xi 이러한 상황에서 유류 보조금과 같은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은 의도치 않게 유류 소비량 증가를 유

도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이는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부정적 효과를 더욱 악화시키고, 화석연료에 대한 사회적 의존성을 

영속시킨다. 결국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전기차를 장려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모순적

인 정책 접근 방식으로, 이러한 이중 전략은 서로 상충되어 전체적인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전환 속도를 늦추고, 탈탄소

화에 필요한 총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시장이 진정한 비용을 반영하도록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사회는 환경적 피해

를 장기화하고 기후목표 달성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3.2.2. 	 정책 효과의 형평성 및 목표 미달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다수가 보편 지원 또는 일률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작 실질적 지원이 시급한 계층에게 

충분한 혜택이 가지 않는 반면 불필요한 대상에게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류세 인하의 혜택은 차량 운행량

이 많은 고소득층에 집중되었고39, 화물차 유가보조금 역시 영세 자영 운송업자보다는 법인 물류회사나 대형 차량 보유

자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가고 있다.40 이는 한정된 재원이 정책 목표 대비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으며, 같은 예산

으로도 탄소감축이나 서민 지원에 더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부 지원책은 기대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된 결과를 낳았는데, 예를 들어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경

우 유류세 인하와 맞물려 유가 변동에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영세 화물 운송업계의 경영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시그널만 퇴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므로, 비효율적인 정책은 재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x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의 보고서(2018)에 따르면, 도로 교통의 한계 외부비용을 ℓ당 600원 이상으로 추정하며, 경유 및 LPG에 대한 세율은 
이 최소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유류세가 내연기관차 운행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
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기차 전환, 역행하는 정부 정책 -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문제점 및 전기차 전환 시나리오 분석

21

3.3. 	 행동적 및 인지적 장벽

3.3.1. 	 유가 탄력성, 주행거리 불안감 및 인프라 격차

경제적 요인 외에도, 소비자의 행동과 인지는 전기차 도입에 중요한 장벽으로 작용하며,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의 인프라

는 이러한 장벽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다. 소비자들은 전기차의 신뢰성, 주행거리,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기술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을 갖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접근성과도 관련된 ‘주행거리 불안감(range anxiety)’과 충전 인

프라의 가용성은 잠재적 전기차 구매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언급된다. 충전 시간과 편의성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으

로, 초급속 충전도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의 일반적인 주유 시간(약 5분)보다 여전히 길어 단점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

한, 내연기관차에 최적화된 정비 및 유지보수 인프라의 광범위한 존재와 전기차 정비 전문 인력의 심각한 부족은 전기차 

소유에 대해 잠재적 위험과 불편함을 증가시킨다. 소비자는 차량 구매 후의 유지 관리 및 사용 비용도 고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 격차는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된다.

결론적으로, 내연기관차에 대한 지원은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를 왜곡하고, 기존 인프라가 제공하는 편의성 및 익숙함을 

통해 행동적 장벽을 유지시킨다.41 이는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유 경험의 매력을 떨어뜨려 무공

해차로의 전환 속도를 늦추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42

3.3.2. 	 에너지 소비 증가 및 기후목표와의 모순

유가 보조금이나 세금 인하는 가격 신호를 왜곡하여 화석연료 소비를 증가시킨다. 연료비에 대한 인위적 보조는 사용자

들에게 휘발유·경유를 절약해야 할 필요성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주행거리 증가나 차량 이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상충되는 결과로,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와 실제 시행 정책(유류세 인하, 보조금 지급) 사

이의 정책 모순을 초래한다. 무공해차 보급을 위해 한쪽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다른 쪽에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

연료를 싸게 만들어주는 현재의 구조는 정책 일관성을 해치는 요인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시장에 혼란을 주고 기업과 소

비자의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저탄소 전환을 더디게 한다. 또한 화석연료 의존성이 높을수록 석유 등의 수

출국에 의존하게 되어 국가적인 에너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 유가 상승에 따른 관련 업계의 소득 감소 등의 문제는 유

류 소비와 연동되지 않는 종류의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유가 연동 보조금은 폐지하여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3. 	 산업 경쟁력 및 혁신 저해

내연기관차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면 자동차 산업의 구조 전환이 지연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과도한 우대는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기술 혁신에 집중하기보다는 내연기관의 연

장선인 기술에 안주하도록 만든다. 단기적으로는 내연기관차 관련 산업과 일자리를 유지하는 측면이 있지만, 세계 자동

차 시장이 전기차로 급속히 재편되는 상황에서 혁신의 기회 상실과 투자 지연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저해

할 수 있다. 이는 부품 산업 등에 연관된 노동자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현재와 같이 내연기관차 산업을 계속 보호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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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기조는 산업 생태계의 선제적 전환을 가로막는다. 따라서 산업 측면에서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전략 하에 

내연기관차 산업 종사자들의 재교육·전직 지원 등을 병행하면서 지원 정책을 재편해야 한다. 

  표 5.   내연기관차 지원이 무공해차 보급에 미치는 영향

내연기관차  
지원 유형 특정 정책/이점 저해 메커니즘 무공해차 보급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비유인

세율 조정 및 보조금을 
통한 유류 가격 인하

내연기관차의 총소유비용(TCO) 
인위적 하락, 전기차의 연료비 절감 
매력 감소

전기차 구매 수요 억제, 가격 경쟁력 
약화, 전환 지연

내연기관차 구매에 대한 
세제 혜택

내연기관 기반 차량에 대한 세금 
혜택으로 무공해차 전환 유인 감소

친환경차 개념 혼란,무공해차 전환 
지연

세수 결손 및 기후기금 
부족

유류세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 및 
기후대응 재원 부족

무공해차 인센티브 및 인프라 투자 
여력 감소

행동적 및 
인지적 장벽

광범위한 주유소 네트워크
내연기관차의 높은 접근성 및 빠른 
주유 시간으로 인한 편의성 우위

전기차 주행거리 불안감 및 충전 불편 
해소 지연

내연기관차 중심 정비 
인프라

내연기관차 정비의 용이성 및 익숙함, 
전기차 정비의 어려움 및 전문 인력 
부족

전기차 소유에 대한 잠재적 위험 및 
유지보수 부담 증가, 구매 주저

유가 변화에 대한 높은 
민감도

휘발유 가격 변화에 전기차 판매가 더 
민감하게 반응

유류세 인하 시 전기차 구매 유인 
불균형적 감소

시장 왜곡

화석연료의 외부 효과 
미반영

기후변화, 대기 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내연기관차 가격에 미반영

내연기관차의 인위적 가격 경쟁력 
유지, 시장 실패 영속화

유류 사용량 증가 유도
유류 사용량에 연동된 보조금 방식 
채택으로 인한 부작용

화석연료 소비 증가, 탄소 배출량 감축 
저해

정책의 비일관성 및 상충
내연기관차 지원과 무공해차 
인센티브의 동시 추진

시장 신호 왜곡,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전환 속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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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에 따른 효과 분석

4.1.	 현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예산 추정 및 폐지시 세수 변화 분석 

정부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내연기관차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앞서 2장에서는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지원 예

산은 연평균 약 8조 원에 달하며, 지원 유형은 유가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한다[표 3]. 세부 사업별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로 연간 약 6조 1,245억 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유 등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연간 약 1조 1,595

억 원이 직접 지급되고 있다. 이 밖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약 3,061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약 3,014억 원),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약 1,059억 원) 등이 시행

되고 있다. 이러한 주요 항목만 합산해도 연간 7~8조 원 규모의 정부 재원이 내연기관차에 직접 또는 간접 지원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규모 예산을 일시에 모두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더러, 일부 지원사업의 경우 정책적 

목적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유예 또는 보완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원 정책별 구체적 폐지 방법과 단계를 개별 정책별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가 보조금처럼 화석연료 소비와 직접 연계되어 이를 장려하는 것과 같은 보조금은 

조속히 전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고, 유류세 인하와 같은 간접지원도 한시 조치의 남용을 막고 조세의 본래 기능을 회

복하도록 정상화해야 한다. 이런 목적에서 예산을 삭감하였을 때의 효과와 더불어 이를 수송 부문의 무공해차 전환에 추

가하여 활용할 경우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내연기관차에 대한 지원을 전면 폐지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추가 재원은 약 4조 원 정도로 예상된다. 내연기관차에 대한 

지원 정책을 폐지하기 위해 ① 화석연료 직접 지원 전면 폐지, ② 확보 재원의 전기차 보급/인프라/배터리 산업 지원 전

환, ③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보완 프로그램 병행이라는 기본 원칙을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정책, 유가보

조금 지원,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은 전면 폐지하고, 환경 개선사업 등의 예산도 보다 무공해차 전환에 효과

적인 방식으로 조정하였으며, 여기에는 연료 소비에 연계하여 직접 보조되는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도 포함하였다.

세부 항목별로 유류세 인하 폐지로 인한 추가 세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가보조금, 하이브리드차 개별

소비세 지원 등이 그 뒤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6] 본 연구에서는 유류세 인하 폐지에 따른 신차 승용차 중 내연

기관차의 보급대수 감소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유류세입 계산에 포함하였다. 다만 전체적인 세입은 수송용 유류 사용량 

통계를 사용하여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유류세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2025년 편성된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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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내연기관차 정책 폐지에 따른 추가 재정(2025년 기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유가보조금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계

재정변화 2조1,666억 1조1,964억 3,061억 2,511억 1,100억 4조302억

비중 53.8% 29.7% 7.6% 6.2% 2.7%

현 정책에서 위 정책의 유지에 따른 세입과, 폐지에 따른 세입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위 사업의 목적에 따라 수송부문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추가 예산을 검토하였다. 현재 유류세의 세출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 지원 범위를 가정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증가한 유류세 세입을 기존 틀에 맞춰 사업 비중대로 배분하여 활용하였다.[표 7]  

  표 7.   유류세 재원 배분 연혁43 

1994~2000 2001~2006 2007~2013 2014~2019 2020~2021 2022

교통시설
특별회계
(100%)

교통시설
특별회계
(85%)

교통시설
특별회계
(80%)

교통시설
특별회계
(80%)

교통시설
특별회계
(73%)

교통시설
특별회계
(68%)

환경개선
특별회계
(23%)환경개선

특별회계
(25%)

환경개선
특별회계
(15%)

환경개선
특별회계
(15%)

지방잉여금관리

특별회계

(15%)

에너지및
자원사업지역발전

특별회계
(3%)

일반회계
(3%)

기후대응기금
(7%)

지역발전
특별회계

(2%)

지역발전
특별회계

(2%)

지역발전
특별회계

(2%)

국가균형발전
(2%)

현재 유류세입 중 전기차 보조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체 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전기차 관련 예산은 약 76%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율이 유지된다는 조건 아래 전기차 구

매보조금이 연간 3,816억 추가된다고 가정하였다. 추가로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교통체계관

리계정의 활용을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교통체계관리계정 중 철도 건설에 배정된 예산을 전기차 인프라 확대로 전환하

고, 유류세 증가분 중 해당 계정에 추가 배분되는 재원을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폐지

로 인한 추가 세수는 전기차 보조금으로 환류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개별소비세가 본래 고가의 소비를 억제하

기 위한 세목이라는 점에서, 해당 재원을 상대적으로 고가인 전기차 지원에 활용하는 것은 세제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료 사용량에 비례하여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은 폐지되지만, 해당 예산은 소득보전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추가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기타 조기폐

차 지원 및 자동차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예산은 소유한 내연기관차의 조기폐차를 조건부로 신규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결과적으로 추가 투입을 가정한 예산은 1조 3,827억 원으로 추가 세입의 

약 34%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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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전기차 지원 항목별 추가 재정 산정 방법 및 시나리오 적용 

지원 항목 추가 재정 규모 산정 방법 산정 이유 시나리오 적용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추가 지원

3,816억 원

유류세 증가분(2.16조 원)  
× 환경개선특별회계 

비중(23%)  
× 전기차 관련 예산 

비중(76%)

현재 유류세 구조 내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기존 비율 

유지

2026년 기준 보조금  
100만 원 추가,  

연차별 20만 원/년 감축

충전 인프라 	
확대 지원

6,400억 원

유류세 증가분(2.16조 원)  
× 교통시설특별회계(68%)  
× 교통체계관리계정(10%)  

+  교통체계관리계정 중  
철도 건설비용 예산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편의성 증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연 6,400억 원 예산 확충

조기폐차 조건부 
전기차 구매 지원

3,611억 원
자동차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조기폐차 지원 등 폐지 재원을 

지원금으로 활용

내연기관차의 빠른 퇴출 및 
전기차 신규 구매 유도 효과 

기대

조기폐차+전기차 구매 시 
대당 100만 원 정액 지원 

합계 1조 3,827억 원
총 추가 세입 4.03조 원의  

약 34% 규모

4.2.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에 따른 탄소중립 효과 분석

4.2.1. 	 분석 방법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의 폐지는 전기차의 상대적 비용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 자체적으로 내연기관차의 이용

을 줄임으로써 재정 확보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고, 더 나아가 내연기관차를 구입하는 데 비용 증가를 유발한다. 이

는 곧 소비자가 전기차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책 폐지의 효과 중 하나인 전기차의 판매대수 

증가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 모델을 개발하였다.xii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에 따른 소비자 선택 변화와 환경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미국           

NREL(Nar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의 교통기술 총소유비용(T3CO) 모델을 기반으로 한 총소유비용

(TCO) 분석을 수행하였다[그림 2].xiii TCO란 차량 구매부터 폐차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구매가격, 연료비, 세금, 보

험, 유지보수비 등)을 합산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내연기관차 관련 조세·보조금 변화를 반영하여 시나리오별 

차량별 TCO를 산출하였다. 또한 TCO 외에 기본 소비자 선호도 요인(환경의식, 기술선호도 등)과 불확실성 요인(미래

비용 변동성), 브랜드 파워를 반영한 소비자 차량선택 모형을 구축하여, 비용 변화에 따른 전기차(BEV) 구매확률 변화

를 예측하였다. 쉽게 말해, 소비자가 저울질하듯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차를 선택하는 과정을 시뮬레이

xii	 소비자 선택 확률 분석모델 오픈소스, https://github.com/HYODONGMOON/TCO-analysis_GESI_NREL

xiii	 NREL T3CO(Transportation Technology Total Cost of Ownership tool) 오픈소스 모델은 차량 구매부터 폐차까지의 전체 생애주기 비용
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정책 변화에 따른 조세, 보조금 효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인
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활용하였음

https://github.com/HYODONGMOON/TCO-analysis_GESI_N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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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변경이 소비자의 경제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의 전

기차 선택률 변화로 정량화하였다.

  그림 2.   소비자 선택확률 모델 주요 요소 및 구성

분석 범위는 국내 자가용 승용차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해당 분류가 소비자 선택이 주도적으로 이뤄지고, 전체 차량 

중 비중이 지배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경형, 소형, 준중형, 중형, 준대형, 대형 등 차급(segment)별 대표 

차종을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중형 이상의 차급에서는 차량의 형태에 따라 세단과 SUV로 크게 구분하였다. 이

와 같은 차급 구분은 소비자의 선택이 각 차급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구분이다. 만약 차급 구분이 없다면 오로지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경쟁이 이루어져  TCO가 낮은 소형 차급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대형 

SUV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TCO가 유리한 경형차를 선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현실적인 소비자 선택 

패턴과 맞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실적 요인을 감안하여 분석 범위를 설정하였다. 

각 세그먼트별로 내연기관차 모델, 하이브리드차 모델, 전기차 모델이 군집화된 형태로 총 8개 세그먼트 약 60여 개 차

량 모델의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해당 대표 차종들은 2024년 7월~2025년 6월 기간의 국내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선

정되었으며, 이들 모델의 판매량 합계가 전체 신차 판매량의 약 73% 수준이며, 각 세그먼트를 대표하는 모델로서 충분

한 대표성을 갖는다. 분석 결과는 도출된 값을 전체 신차 시장의 판매량(100%)에 대응하는 값으로 보정하여 제시하였

다. 시간 범위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로 설정하여, 시나리오별 정책 변화에 따른 향후 10년간 누적 효과를 평가하

였다. 신규 차량의 연간 판매대수와 전체 차량등록대수는 분석 기간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각각 

135만 대, 2,100만 대를 가정하였다.xiv 

xiv	 신규 판매대수는 2024년 7월~2025년 6월 기간 승용차 판매대수로 매년 해당 판매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으며, 전기차 신규 모델을 최대
한 반영하기 위해 분석 시점을 연말이 아닌 최근 시점으로 결정하였음. 전체 등록대수는 과거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2025년 말 추정치로 설정
(2025년 6월 기준 2,053만 대)

총소유비용(TCO) 
 경제적 영향

[TCO 차이/ 차량가격]
* 가격탄력성
* 시장점유율

[기술선호도(18%)]
+[충전인프라 수준(12%)]
+[환경적 의식(10%)]

•	 범위불안
•	 충전인프라 불확실성
•	 기술 불확실성

•	 차량별 시장점유율

기본선호도 (Base)

조정계수 최종 선택확률 계산

브랜드 파워불확실성 요소

다차원 통합 불확실성 분포다차원 통합 불확실성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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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분석의 주요 항목별 적용 사항

주요 항목 적용사항

에너지 가격
•	 휘발유 리터당 1,642.08원, 경유 1,505.43원, 전기 300원/kWh로 모든 시나리오에서 동일하게 적용xv

•	 향후 유가 변동에 따른 영향은 본 연구 범위에서 미반영

연료 소비 특성
•	 동일한 조건에서의 총소유비용(TCO) 비교를 위해 평균 주행거리 15,000 km/년 일괄 적용xvi

•	 유류세 인상으로 연료비가 10% 상승하면 주행거리가 약 3.1% 감소하는 탄력도를 적용

탄소 배출계수 •	 연료 사용에 대한 직접 배출만 고려하여 휘발유 2.179 kgCO₂/L, 경유 2.595 kgCO₂/L 적용44

전기차 기술 발전
•	 전기차의 가격은 배터리 가격 하락과 연동하여 2035년까지 2025년 대비 20%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완성차의 배터리 가격 비중 40% 적용)xvii 

전기차 구매보조금 •	 2030년까지 단계적(동일 비중)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가정(2026년 100만 원에서 매년 20만 원씩 축소)

모델 선호도 •	 모델별 시장점유율을 반영한 브랜드 선호 지표를 산출하고, 분석 과정에서 매년 갱신

4.2.2. 분석 시나리오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점 및 정책 방향에 따라 시나리오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

여 구성하였다. 첫째, “기본 시나리오”는 내연기관차 지원을 즉시 중단했을 때의 변화를 평가한다. 현 시점(2025년)에

서 지원제도 유무에 따른 차량별 보급대수와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함으로써,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

으로 분석한다. 둘째, “정책 강화 시나리오”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요 정책별 세부 시나리

오로 구분하여 각 정책 방향별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각각의 세부 시나리오는 탄소중립 체제에 제도를 맞추기 위

해 규제를 강화하거나 또는 재정의 효율적 재투입을 추진하는 방향성을 갖고 설계되었다. 모든 시나리오는 동일한 에너

지 가격, 기술 발전, 수요 전제 하에서 신규 승용차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 구조이며, 분석 대상은 승용차 부문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분석하였다[표 10].

기본 시나리오

	㩁 시나리오 1: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 - 현재 적용되고 있는 모든 지원 정책(유류세 인하, 유가보조금 및 하이브

리드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즉시 중단했을 때, 한 해 동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현재 상황과 내연기관

차 지원 정책의 유무만 차이가 있으며,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의 폐지는 소비자가 내연기관차를 구매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상대적으로 전기차의 구매경쟁력을 높인다. 결국 시나리오의 결과는 정책 변화가 전기차 보

xv	 휘발유 및 경유가격은 2025년 6월 전체 주유소 평균판매가격 기준(https://www.opinet.co.kr/user/dopospdrg/dopOsPdrgSelect.do), 
전기차 충전요금은 145개 사업자 요금을 참고하여 결정(급속평균 337원/kWh, 완속평균 277원/kWh), https://ev.or.kr/nportal/evcarInfo/
initEvcarChargePrice.do

xvi	 국내 평균 운행패턴, 국제 모델 표준 등을 반영하여 대표 평균 값으로 15,000km/년 설정하였으며, NREL에서도 해당 값을 표준값으로 TCO 분석
을 진행

xvii	배터리 가격 전망 참고자료(골드만삭스, 블룸버그NEF 외), https://mobilityportal.eu/goldman-sachs-battery-prices-fall/, https://about.
bnef.com/insights/clean-energy/lithium-ion-battery-pack-prices-hit-record-low-of-139-kwh/#:~:text=The%20figures%20
represent%20an%20average,which%20have%20helped%20reduce%20costs

https://www.opinet.co.kr/user/dopospdrg/dopOsPdrgSelect.do
https://ev.or.kr/nportal/evcarInfo/initEvcarChargePrice.do
https://ev.or.kr/nportal/evcarInfo/initEvcarChargePrice.do
https://mobilityportal.eu/goldman-sachs-battery-prices-fall/
https://about.bnef.com/insights/clean-energy/lithium-ion-battery-pack-prices-hit-record-low-of-139-kwh/#:~:text=The%20figures%20represent%20an%20average,which%20have%20helped%20reduce%20costs
https://about.bnef.com/insights/clean-energy/lithium-ion-battery-pack-prices-hit-record-low-of-139-kwh/#:~:text=The%20figures%20represent%20an%20average,which%20have%20helped%20reduce%20costs
https://about.bnef.com/insights/clean-energy/lithium-ion-battery-pack-prices-hit-record-low-of-139-kwh/#:~:text=The%20figures%20represent%20an%20average,which%20have%20helped%20reduce%20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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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과 더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현재 내

연기관차에 대한 지원 정책이 탄소중립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정책 강화 시나리오 

	㩁 시나리오 2-1: “유류세 인상” – 현재 시행 중인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화석연료 보조의 비정상성을 

바로잡는 시나리오이다. 본 시나리오의 정책 설계 배경에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 중 수송 부문 수요관리 목표

를 고려한다는 측면이 있다.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수송 수요 감축목표(각각 2018년 

대비 2030년 4.5% 감축, 2050년 15% 감축)를 반영하여, 유류세의 점진적 인상(연평균 1.6%)을 통한 가격신호로 

차량 주행거리의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본 시나리오의 주요 목표이다. 

	㩁 시나리오 2-2: “전기차 지원 확대” – 현행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폐지하여 확보된 재원을 전기차 전환 가속화에 재

투자하는 시나리오이다. 구체적으로, 유류세 한시 인하 폐지로 인한 추가 세입분 중 약 47%에 달하는 연간 1조 원 가

량을 전기차 전환 부문에 충당한다. 이 재원으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증액 편성(2026년 기준 보조금 100만 원 추

가 지원 후 연차적으로 감축)하고,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을 확충(연 6,400억 원)한다. 한편 기존 노후차 조기

폐차 보조금(약 2,500억 원/년)과 LPG 화물차 연료세 환급(약 1,100억 원/년) 등은 통합하여 내연기관차 폐차 후 전

기차 구매 시 인센티브(대당 100만 원 정액, 연 3,600억 원 규모)를 2026~2035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전

기차의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인프라 접근성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정책 방

향을 보여준다.

	㩁 시나리오 2-3: “포괄적 정책 지원(유류세 인상 및 전기차 지원 확대)” – 앞선 두 시나리오의 정책수단을 모두 병행하

여 무공해차 전환 효과를 극대화한 시나리오이다. 즉, 해당 시나리오는 가격신호에 의한 수요관리와 재정 지원에 의

한 보급 촉진을 동시에 구현하는 시나리오로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차 운영비용 상승과 전기차 구입비용 감

소라는 이중 효과를 체감하게 된다. 정부의 직접 규제나 판매 의무화 등 추가적인 강제 조치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시

장 자율과 가격 요인이 만들어내는 최대한의 전기차 전환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본 시나리오의 목적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직접 규제 없이도 시장과 가격 요인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전기차 전환의 최대치를 보여준다.	

  표 10.   시나리오별 구성 및 주요 특징

구분 시나리오명 주요 정책 방향 정책 내용

단기
(2025)

1.	 기본 시나리오: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 시나리오

내연기관차 지원  
즉시 종료

단년도에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유류세 인하, 
유가보조금,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등) 즉시 중단

장기 	
(2026
~2035)

2. 	정책 강화 
시나리오

2-1. 	유류세 인상 
시나리오

가격 신호 기반 수송 
부문 수요관리

유류세 정상화 및 점진적 인상을 통해 차량 주행거리 
감축 유도

2-2. 	전기차 
지원 확대 
시나리오

재정 재투자 기반 
전기차 보급 촉진

확보된 재정 중 일부를 전기차 구매 보조금 증액 및 
충전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자

2-3. 	포괄적 
정책 지원 
시나리오

수송 부문 수요관리 
+ 전기차 보급 촉진

유류세 인상과 전기차 재정 지원을 병행하여, 가장 
강력한 전환 효과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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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나리오 분석의 특징과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㩁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로 인한 세수 활용: 시나리오2-2와 2-3에서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로 정부에 귀속

된 추가 세입 중 일부를 전기차 부문에 재투자한다고 가정하였다. 재정 운용 측면에서는, 신규로 창출된 수입을 기존 

예산의 활용 방식대로 전기차 지원에 추가 배분한다는 의미로 최대한 실제 회계 처리 방식을 반영한 가정이다. 한편 

시나리오별로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재원은 정부 일반재정에 남겨두며, 경유 유가보조금 폐지분은 애초 목적에 맞게 

취약계층 지원에 계속 사용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전제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영세 화물차

주 등 사회적 약자 부담 증가를 보완하기 위한 가정이기도 하다.

	㩁 규제 정책 효과 미포함: 본 연구의 시나리오들은 가격을 포함한 경제성 요인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 변화를 기

반으로 하였다. 즉, 시장 기반 정책 수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직접 규제(예: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운행제한 등)는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현실에서는 각종 규제와 캠페인, 제조사의 전략 등이 추가로 작용해 더 큰 전

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45 그럼에도 본 연구의 접근은 가격 시그널만으로 달성 가능한 전기차 전환 효과의 최대치

를 가늠하게 해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재원을 다른 곳이 아니라 시장을 왜곡시키고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기존의 화석연료 보조금에서 마련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세수 확보 부담을 줄이고 환경비용을 정상적으로 반영시켜 

시장을 정상화시킨다는 의의가 있다.

	㩁 차량 선택권 제한: 일부 차량 세그먼트에는 현재 전기차 모델이 부재하거나 기술적으로 대등한 모델이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대형 세단(플래그십 세단) 부문은 국산 전기차 모델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세그먼트에

서 소비자가 전기차를 선택할 수 없어, 해당 부문의 전기차 보급은 제한된다. 이는 현실적으로도 중요한 제약으로, 전 

차급에 걸쳐 다양한 전기차 모델이 출시되어야만 소비자의 전기차 전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적 효과는 승용차 탈탄소화의 하나의 중요한 축일 뿐이며 제조사 등의 적극적인 전기차 개발이 병행되어

야만 함을 시사한다.

4.2.3.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기본 시나리오(시나리오 1, S1)의 결과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전기차 보급 저해 효과를 보

여준다. 단지 현행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의 폐지만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약 207만 톤(-3.6%), 승용 전기차 보급이 

45,751대(+30.2%) 변화한다[표 11]. 지원 정책별로 살펴볼 때 유류세 인하 폐지가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의 96.2%인 

199만 톤을, 그 외 나머지 정책의 폐지가 3.8%인 8만 톤의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유류세 인하 폐

지가 전체 등록차량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나머지 정책들은 신차 중 내연기관차의 보급을 줄이는 것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 폐지만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의 약 3.6%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그리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추가 재원의 투입 없이도 제도 개선을 통해 비용경쟁력을 확보해주는 것만으로도 

전기차 보급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보급환경 조성이라는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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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 시(기본 시나리오, S1) 전기차 신차 보급, 온실가스 감축 비교

전기차 보급대수(대)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tCO2)

현행 기준 151,667 57,410,251

기본 시나리오(S1) 197,418 55,337,064

증감률(%) +30.2% -3.6%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폐지하고 그 이후 10년 동안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시나리오2의 세부 시나리오로 분

석이 이루어졌다. 시나리오2-1과 시나리오2-2의 정책 수단은 다르지만 유사한 수준의 전기차 보급 효과를 보였다. 한

편 시나리오2-3는 앞선 두 시나리오의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가장 큰 효과를 나

타냈다. 2035년을 기준으로 신규 승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하면, 시나리오2-3은 2025년 대비 124백만 톤

(-54.6%)에 달하는 배출 감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시나리오2-1과 2-2는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

축 수준이 2025년 대비 각각 104백만 톤, 103백만 톤인 -46.0% 내외의 유사한 수준으로, 시나리오2-3 보다 다소 낮

은 수준의 감축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었다[그림 3].

  그림 3.   시나리오별 신규 승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전기차 신규 판매비중을 보면 시나리오2-3에서 2035년 신차의 54.8%가 전기차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시나리오

2-1과 2-2의 2035년 전기차 비중은 41.2%~43.7%로 나타났다. 이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만으로도 전기차 전

환이 가속화되지만, 추가적인 재정 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절대적인 전기차 비중을 과반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음을 보

여준다. 또한, [그림 4]에 제시된 보급대수를 보면 정책 효과가 보급속도의 차이로 명확히 드러난다. 2025년 정책 폐

지 시 19.7만 대 수준에서 시작하여 시나리오 2-3은 2030년에 61.4만 대, 2035년에는 74.2만 대에 도달한다. 반면, 

시나리오 2-2는 같은 기간 42.5만 대에서 59.0만 대로, 시나리오 2-1은 36.1만 대에서 55.8만 대로 증가하는 데 그

친다. 이를 연평균 증가율(CAGR)로 환산하면, 시나리오2-3은 약 14.1%, 시나리오2-2와 시나리오2-1은 각각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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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수준이다. 즉, 재정 지원과 인프라 집중 정책을 병행하는 시나리오2-3은 단순히 전기차 비중을 과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뿐 아니라, 보급속도 자체도 빠르게 만들어 시장 전환을 가속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반대로, 단순한 세제 

개편만으로는 일정 수준의 전기차 확산은 가능하나, 시장의 성장세를 충분히 가속화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드러난다. 결

국, 2030년대 중반 이후 전기차 시장의 구조적 전환을 확실히 만들기 위해서는 시나리오2-3과 같은 적극적 정책 믹스

가 필요하다.

  그림 4.   시나리오별 전기차 신규 보급대수

시나리오 2-3의 2030년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약 368만 대로, 2030년 정부 보급 목표인 420만 대의 약 88%에 

해당하고, 2035년에는 약 712만 대의 전기차 보급이 예상된다. 또한 유류세 변화에 따른 기존 차량의 주행거리 감소 등

으로 인해 2030년까지 국내 수송 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의 약 25%를 감축할 수 있다.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를 시작으로 유류세 인상, 추가 확보 재정의 전기차 지원 확대를 통해 미진한 수송 부문 NDC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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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시나리오별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

본 결과는 소비자 선택에 기인한 변화이며, 그 핵심 요인은 전기차의 비용경쟁력 강화이다. 소비자의 구매의사 변화는 

자동차 제조사의 생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기차 전환에 있어서 정부 지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제조사의 투자와 

전략이기 때문에, 소비자 수요 증대를 통한 제조사의 전기차 생산 확대와 정부의 전기차 보급 정책 효과가 맞물린다면 

빠른 전기차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총구매비용(TCO)에 따른 소비자의 경제성 인식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나리오2-1에서는 유류세 

인상으로 내연기관차 연료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내연기관차의 TCO가 상승하여 전기차와의 격차가 좁혀졌다. 시나리오

2-2는 전기차 구매가격이 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낮아져 전기차 TCO가 직접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더불어 충전 인프

라 확대에 따른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 증가도 TCO 이외에 전기차 선택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시나리오2-3

은 이 두 효과가 합쳐져 내연기관차 TCO는 높아지고 전기차 TCO는 낮아지는 이중 효과가 발생하여 소비자의 전기차 

전환 선택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림 5]은 시나리오 2-3의 중형 세단 세그먼트의 TCO 변화가 전기차 선택에 미치는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시

나리오 2-3의 세제보조금 조정과 인프라 집중의 결합 효과로 내연기관차 TCO는 완만히 상승하고 전기차 TCO는 하락

한다. “TCO 변화”에서, 전기차 아이오닉6의 TCO는  2025년 7,506만 원에서 2035년 7,076만 원으로 낮아지는 반

면, 동급 내연기관차 쏘나타는 7,984만 원에서 8,339만 원으로, 프리미엄급 G70은 10,039만 원에서 10,467만 원으

로 상승한다. 결과적으로 2025년부터 이미 전기차의 TCO 우위가 확인되고,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된다. 

TCO 격차는 “소비자 선택률 변화”의 결과로 이어진다. 전기차 아이오닉6는 2025년 약 59%에서 2035년 약 86%

로 꾸준히 상승해 2030년경에는 상위권으로 진입하고 이후 격차를 더 벌린다. 반면 내연기관차 대표 모델은 쏘나타가 

약 90%에서 63%로 하락이 두드러지고, 쏘나타 하이브리드(HEV) 모델 역시 약 78%에서 69%로 선택률이 낮아진

다. 즉, 가격·유지비 관점의 경제성 개선이 소비자 선택을 구조적으로 전환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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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비자 선택률 변화는 “시장점유율 변화”로 직결된다. 전기차의 점유율은 2025년 12.5% → 2030년 

31.3% → 2035년 44.5%로 상승해, 2030년대 중반엔 세그먼트 내 ‘사실상의 주류’로 자리 잡는다. 반대로 내연기관

차와 하이브리드차는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축소된다. 프리미엄 내연기관차는 브랜드 요인으로 선택률이 일부 유지되더

라도, 세그먼트 전체에서 전기차 비중이 커지면서 상대적 점유율은 하락한다.  

  그림 6.   시나리오2-3 중형 세단 세그먼트에서의 총소유비용(TCO) 변화에 따른 소비자 선택률 변화와 시장점유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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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의 폐지는 모델의 총소유비용(TCO)를 변화시키며(①), 각 모델이 선택될 확률에 영향을 미쳐(②), 모델별 판매량을 변화시켜, 
각 모델의 시장점유율 변화로 이어진다(③). 

*	 전체 세그먼트별 기준년도 대비 전기차 비중 및 온실가스 배출량은 부록 2를 참고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 효과는 신차뿐만 아니라 전체 운행 차량에 영향을 미친다. 일차적인 효과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이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자동차 운행 중의 온실가스 배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유류세 증가 또한 연료

사용 감소 및 주행거리 감소로 이어져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다. 시나리오2-1과 시나리오2-2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2030년까지는 동일하고, 2035년에는 시나리오2-1의 감축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6]. 이는 온실가

스 감축에 있어 전기차 증가보다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내연기관차의 연료 사용량 감소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시나리오2-3은 두 가지 방법이 동시에 적용됨으로써 2035년까지 -27.9%라는 감축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선 시나

리오의 -18.0~-19.8%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감축효과를 보인다.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시
장

점
유

율
(%

)

  쏘나타(HEV)         쏘나타         K5(HEV)         K5         아이오닉6         벤츠CLE         BMW 3         G70

❸  시장점유율 변화

12.5
19.5

24.1
28.5 29.7 31.3 32.6 35.9 39.1 41.9 44.5



전기차 전환, 역행하는 정부 정책 -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문제점 및 전기차 전환 시나리오 분석

35

  그림 7. 시나리오별 현행 대비 온실가스 비율 및 감축률(전체 승용차 기준)

    BAU: 현행 기준		        S1: 기본 시나리오	
  시나리오 2-1: 유류세 인상 시나리오	     시나리오 2-2: 전기차 지원 확대 시나리오            시나리오 2-3: 포괄적 정책 지원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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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정책 제언 

5.1. 	 연구 요약

우리나라 수송 부문의 탈탄소화는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과제임에도 현재까지 성과가 매우 부진하다. 2018년 대비 

2023년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약 1.4%에 불과하여 다른 부문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가 감축목

표 달성의 주요 병목 현상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부진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이 지적된다. 정부

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유가보조금,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등 매년 7~8조 원 

규모의 재정을 내연기관 차량의 유지·보급에 투입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들은 전기차 보급을 저해하고 전기차의 경제

성 매력을 떨어뜨리며, 세수 손실과 화석연료 소비 증가를 초래해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그 결과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와 실제 교통 정책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여 시장에 혼선을 주고 궁극적으로 친환경 전환 속도를 늦추고 있다. 더욱

이 2009년 G20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약속하고 

2020년에도 이를 재확인하였음에도, 여전히 대규모 내연기관차 지원이 지속되는 것은 국제적 흐름과도 배치되는 실정

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이 가져온 모순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지원 폐

지 및 정책 강화 시나리오를 통해 전기차를 중심으로 하는 무공해차(ZEV)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의 폐지 및 재정 재투입에 따른 파급 효과를 네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

하였다. 시나리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폐지만으로도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 현행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전기 승

용차 보급대수는 즉시 약 30.2% 증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6%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이 현재의 전기차 전환을 얼마나 강력하게 저해하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둘째, 유류세 인상과 재정 재투입이 결합된 시나리오가 가장 효과적이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내연기관차 지원을 모

두 폐지하고 유류세 정상화를 통해 내연기관차의 운행 비용을 높이는 동시에, 확보된 재정을 전기차 보급에 재투자하

는 포괄적 정책 지원 시나리오(시나리오 2-3)가 가장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내연기관차의 총소유

비용(TCO)이 상승하고 전기차의 TCO는 하락하는 이중 효과가 발생하여, 2035년 신규 승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5년 대비 48.5% 감축하고, 신규 승용차 판매량 중 전기차 판매 비중을 54.8%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내연기관차 전체 차량대수와 주행거리 감소는 화석연료 소비 감소로 이어져, 2035년 전체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

량은 -27.9%까지 줄어든다. 이는 단순히 보조금만으로 전기차를 보급하는 것보다 내연기관차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고 

시장 신호를 바로 잡는 것이 더 강력한 전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순이익을 창출한다. 내연기관차 지원을 폐지하고 확보된 재원을 

전기차 전환에 재투자할 경우,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환경편익(온실가스 감축,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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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정책 전환이 장기적으로 국민 경제에 순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종합하면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는 단순히 재정 절감에 그치지 않고 가격 신호 개선과 소비자 선택 변화를 통해 사

회 전반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강력한 정책 수단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의 시나리오는 내연기관차에 유

리하게 형성된 지원 체계를 정상화하면 시장 자율 기능만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전기차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의 직접적인 전기차 판매 규제 없이도 정부 전기차 보급대수 및 NDC 달성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2. 	 정책 제언

5.2.1	 단계적 정책 폐지 로드맵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별로 제안하는 축소·폐지안은 다음과 같다[표 12]:

	㩁 유류세 한시적 인하: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전기차 전환 및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을 크게 저해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빠른 정상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부가 발표한 2030 NDC 및 2050 탄소중

립 시나리오의 수송 수요 감축목표에 기반을 두고 유류세 인상률을 반영했다. 하지만 교통·에너지·환경세에 탄소가격

을 반영한 세율 인상안 마련 등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부합하는 수준의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㩁 유가보조금 단계적 폐지: 화물·영업용 차량의 경유 가격을 보조하는 것은 화석연료 사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므로 우선적인 폐지 대상이다. 다만 유가보조금은 물류 업계와 생계형 운전자 지원이라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단계

적으로 폐지함과 동시에 일정 예산을 화물차의 전환 지원금으로 보조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존과 동일한 형태의 전

기차 보조금이 아닌 직접고용 형태의 운송회사 소속 차량의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만 지원하여 물류 산업의 구조 자체

를 전기차 전환과 동일선상에서 이뤄지게 한다.xviii 보조금 폐지로 예산이 절감될 경우, 그 일부를 영세 화물차주 지원

(예: 연료비 인상분에 대한 직접 소득지원이나 전기화물차 구입 보조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㩁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사실 상 내연기관차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전기차 대비 내연기

관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즉각 종료시킬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코로나19 시절부터 경기부양

을 위해 한시 인하 중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5%→3.5%, 100만 원 한도 할인) 조치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해야 한다. 현재 이 조치로 내연기관 신차에는 최대 143만 원가량의 세금할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정상

화하면 전기차와의 초기 가격 차이가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요약하면, 내연기관 승용차의 가격 보조의 성격

을 띤 간접지원을 모두 거둠으로써 내연기관차 구매비용을 제 값으로 지불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해당 사업(조기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 장착 지원 등)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도

입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정책을 탄소중립으로 확대하여 기존 노후차 폐지가 직접적인 전기차 전환과 이어지도록 

xviii	정부에서는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입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개편 등을 추진하였으며, 운송사 직영 확대, 운송 실적 기
반 번호판 관리, 표준운임제 도입 등을 고려한 바 있음. https://www.mk.co.kr/news/economy/10611678?utm_source=chatgpt.com

https://www.mk.co.kr/news/economy/10611678?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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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그 예산을 노후 내연기관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추가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5년 이상 차령의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 승용차

를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10년간 시행하여 전기차 전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이는 시나리오

2-2에서 가정한 정책과 동일하다.

  표 12.   단계적 정책 폐지 로드맵(안)

지원 정책 2025 2026~2030 2031~2035

1. 유류세 한시적 인하 즉각 폐지 탄소감축 목적과 연계한 유류세율 인상

2. 유가보조금 단계적 폐지
단계적 폐지 지속 및  

소득보전 대체 지원 강화
전면 폐지 및  

무공해 차량 전환 지원 집중

3.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즉각 종료 내연기관차 등 화석연료 직접 사용과 연계된 감면 제도 폐지

4. 노후 내연기관차 폐차 보조금 확대 운영
전기차 전환 조건 및 대상 차종 확대 

(15년 이상 노후 내연기관차)
지원 지속 및 시장 자립 유도

5.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즉각 종료 내연기관차 등 화석연료 직접 사용과 연계된 감면 제도 폐지

위 로드맵에 따라 2025년까지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전부 종료 또는 축소하고, 2026년부터 정상화된 세제·재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무공해차 전환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단계별 계획 수립·발표는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부여

하고 이해관계자들이 미리 대비할 시간을 주는 효과가 있다. 다만 탄소중립 달성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주요 시점

별 정책을 전략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재정의 재투자는 초기 효과가 높고, 유류세 인상과 같은 규제적 정

책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매우 높다. 유류세 인상에 대한 추진이 어려울 경우, 초기에 재정의 

재투자를 확대하고, 유류세 인상은 추진 시점을 늦추는 등 도입 시점의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명확한 정책 

방향성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유발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자동차 제조사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축소 기조를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향후 전기차 제품군 확대에 전략을 맞추게 될 것이다.

5.2.2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재정 활용 방안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폐지하면 연간 수조 원 규모의 재원이 확보된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전기차 지원에 재투자하여 

국내 전기차 산업 전환을 앞당김과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 효과적인 재정 활용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㩁 전기차 구매보조금의 효율적 배분: 현재 국고보조금은 차량 한 대당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

해 보조금 지급 물량이 제한적이다. 내연기관차 보조금 폐지 재원을 투입해 보조금 지원대수를 확대하면 보급 초기 

시장수요를 충분히 견인할 수 있다. 특히 가격 민감도가 높은 중소형 전기차 위주로 보조금을 집중하여 단위 예산당 

최대 전환 효과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조금 단가를 매년 일정 비율씩 감축하는 일몰계획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2-2에서는 추가 확보 재원으로 2026년 전기차 보조금을 100만 원 증액하고 이후 2030년까지 매년 

20만 원씩 줄이는 계획을 가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점진적 축소 로드맵을 현실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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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㩁 충전 인프라 투자 확대: 전기차 보급의 가파른 확대를 뒷받침하려면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다.  내연기관차 지

원 정책 폐지로 확보한 재원 중 상당액을 수요에 따른 인프라 확충에 투입할 수 있다. 시나리오2-2에서는 유류세 인

하분 중 연간 약 6,400억 원을 충전 인프라에 추가 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기차 보급속도에 맞

는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충전 인프라 확충은 직접적인 전기차 구매 유인은 아니지만, 소비자의 불안요

소 해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환을 독려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㩁 금융지원 및 세제 인센티브: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예산 절감분을 활용하여 전기차 보급을 뒷받침하는 금융 프로그램

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기차 구매시 할부금융 이자율을 낮춰주는 저리융자 지원이나, 리스 이용 시 잔존가치 

보장을 통해 월납입금을 낮추는 제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금융지원은 초기 가격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

어, 구매보조금 축소 기조하에서도 소비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또한 법인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전기차에 집중

하고 내연기관차에는 배제하는 방식으로 세제를 개편하면, 법인차 중심의 신차 시장에서도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다. 예컨대 현재 일부 기업에서 시행 중인 전기차 구매 시 세액공제 확대, 주행거리 연계 감가상각 특례 등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다.

	㩁 정책 전환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확보: 내연기관차 지원 폐지 과정에서 생계형 운전자, 자동차 산업 종사자, 일반 소비

자 등이 겪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보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경유 유가보조금 폐지 시 소득보전 수당·세액공제·전

기차 전환 우대혜택 등을 제공하고, 부품·정비업계 인력의 재훈련·재취업 지원, 전기차 부품·배터리 재활용 R&D 확대

를 추진한다. 또 대중교통 강화·교통바우처 지급 등으로 이용자 부담을 줄이고, 전기차의 경제·환경적 이점을 홍보해 

인식을 개선한다. 지자체와 공공부문도 전기차 전환과 인프라 확충에 앞장서 민간 전환을 견인하도록 한다.

요컨대, 내연기관차 지원 폐지로 확보된 재원을 단순히 재정 흑자로 남겨두기보다, 전략적으로 전기차 전환에 재투자함

으로써 중장기적 사회편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는 예산을 추가 편성하지 않고 기존 예산의 용도를 전환하여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방안이므로, 정치적 수용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5.2.3	 강력한 규제 시그널 및 정책 패키지 도입

마지막으로, 정부는 시장 기반 정책 외에 더 강력한 정책적 시그널을 제공해야 한다. 유럽연합,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같

이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시점을 명확히 선언하고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제조사가 다

양한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도록 유도하는 규제와 더불어, 충전요금 체계의 투명화, 전력망의 탈탄소화 등을 포함하는 종

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추진해야 한다.

	㩁 전기차 모델 다양화 촉진: 앞서 분석에서 나타났듯 일부 차급에서는 전기차 모델 부재로 소비자 선택이 제한되어 전

환이 지체되었다. 정부와 기업은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전기차 모델 개발

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형 세단, 소형 경차 전기차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R&D 보조금이나 세제혜

택을 제공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사에 대해 판매차종 평균 탄소배출 기준(CAFC) 강화와 같은 규제를 도입해 

제조사가 다양한 전기차를 출시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㩁 탈내연기관 선언 등 직접규제 도입 검토: 본 연구는 가격효과만 고려했으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직접 규제의 병행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도심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 지역 설정, 내연기관 신차판매 금지 시점 설정 등 강력한 

시그널을 주면 소비자와 업계의 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 EU는 2035년부터 하이브리드차 포함 내연기관 신차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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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며, 미국·중국 등도 유사한 로드맵을 갖고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에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20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 설정 추진”이 포함되었으나 논의가 보류

된 바 있으며, 다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㩁 충전 인프라 개선 및 전력망 탈탄소화: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수록 충전 인프라의 품질과 접근성은 중요해진다. 민간 

사업자와 협업하여 충전요금의 투명한 공개와 안정적 요금체계 확립, 충전기 호환 표준화 등을 이끌어내어 소비자 불

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아파트·직장 등 생활권에서 충전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예: 공동주택 의무설치 비율 상

향, 이동형 충전기 보급 등)을 강화해야 한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면 소비자는 전기차 선택을 주저하게 되므로, 인

프라 정책은 항상 보조를 맞춰야 한다. 또한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전기차 전환의 탄소 감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 대안들은 기존 시스템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전기차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들

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국제적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화석연료 중심 사회에서 탄소중립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는 관성에서 벗

어나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발생한 추가 재정을 투입하여 과감한 전기차 보

조금 개편과 무공해차 중심의 정책 전환을 실행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한국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전환이 앞당

겨지고,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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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별 주요 내용: 직접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1.1 	 유류세 한시적 인하

도입 배경 및 목적
•	 2021년 11월, 높은 국제 유가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

•	 휘발유 및 경유 가격 인하를 통해 내연기관차 운전자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전반적인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

구조

•	 유류세는 유종에 따라 부과되는 세제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휘발유와 경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그 부가세(surtax)인 주행세, 교육세, 그리고 최종 소비자 가격에 붙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으로, 기본 
구조는 아래와 같음.

구성 항목 설명 기준

유류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통 시설 확충, 대중교통 육성, 에너지 및 환경 개선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  

(교통시설·환경개선·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기후대응기금으로 배분)

휘발유: 529원/L

경유: 375원/L

주행세

(지방세)
지방소비세적 성격의 조세 

(유가보조금 지원,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에 활용)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

교육세 교육에 필요한 재원 징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부가가치세 (VAT) 최종 소비가격의 10% 부과 총 유류세의 10%

 

주요 연혁 및 규모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는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석유가스 및 천연가스 등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

•	 1994년 ‘교통세’ 신설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2007년부터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이 변경되어 적용

•	 2022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을 통해 유류세 탄력세율xix 범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여, 
최대 37%의 인하율을 적용

•	 2023~2025년 연평균 보조금 규모(추정치)는 6조 2천억 원 (총 세수의 1.8% 수준)

변경 필요성 및 
문제점

•	 2021년 한시적 도입 이래 18차례 일몰이 연장되어 역대 최장 기간 지속

•	 막대한 조세 수입 감소 대비 낮은 실효성, 소득 역진성, 유류 소비 촉진, 세부 결손 문제, 투명성 부족

•	 물가 안정이라는 도입 목표와 기후목표 달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 개편 필요 

개선 방안
•	 유류세 인하 정책을 즉시 일몰하고, 정상화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기후대응기금 확충 및 무공해차 인프라 

투자에 활용

•	 물가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을 화석연료의 직접 지원 형태에서 벗어나 개별 사안으로 분리하여 추진 필요

xix	 탄력세율: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 세율의 일정 범위 내에서 입법 과정 없이 행정부의 권한으로 자체 변경 가능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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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가보조금

도입 배경 및 목적 •	 운송사업자(화물차, 택시, 버스)의 소득 보전 및 비용 안정 지원 목적

구조

•	 유류 사용량에 연동하여 보조금을 지급 

•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주행세’라 
한다)를 재원으로 함

 

주요 연혁 및 규모
•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화물차주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여러 차례 

연장을 통해 현재까지 유지 

•	 2023~2025년 연평균 추정 보조금 규모는 1조 2천억 원

변경 필요성 및 
문제점

•	 경유 소비 증가 유도, 타 법률과의 상충(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대기환경법 등) 

•	 표면적으로는 화물차주가 대상이지만 실제 수령자는 운송료를 결정하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주

개선 방안
•	 유가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유가보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일몰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등 

물류 운송 시장의 구조 정상화를 통한 대안을 모색

•	 보조금 지급 방식을 재검토하여 무공해 상업용 차량 구매 및 전환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전환

1.3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도입 배경 및 목적 •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2009년 도입 이래 6차례 일몰이 연장 

구조 및 규모
•	 하이브리드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

•	 2023~2025년 연평균 추정 보조금 규모는 3천억 원(편성예산기준)

변경 필요성 및 
문제점

•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로의 전환 지연 

•	 전기차 지원 예산보다 큰 규모로 지원 (2023년 기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740억 원,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2,580억 원) 

•	 친환경차 개념 혼란 및 궁극적 탄소중립을 위한 낮은 효과

개선 방안 •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혜택의 종료 및 전기차 전환 지원 확대

1단계

유가보조금 
소요예산액 산정

자치단체

4단계

주행세 세입액 안분

지자체장

2단계

주행세 세입추정액 산출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5단계

유가보조금 신청절차 통보 및 
신청

자치단체 및 운수사업자

3단계

자치단체별 유가보조금 
지급예산액 및 안분비율 산정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

6단계

신청서 확인 및 유가보조금 
지급

자치단체 및 운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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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도입 배경 및 목적 •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여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

구조 및 규모

•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 지급,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및 엔진교체 등 지원

•	 2023~2025년 연평균 추정 보조금 규모는 3,014억 원(편성예산기준)

 

변경 필요성 및 
문제점

•	 내연기관차 재구매에 대한 제한이 없어, 오히려 내연기관차 구입 보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음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탄소 저감과는 관계없이 대기 오염물질의 저감을 목표로 한 사업으로, 오히려 
내연기관차의 퇴출 시점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개선 방안
•	 전기차 전환 조건부 지원 

대상을 15년 이상 내연기관차로 확대하고 무공해차 전환시 지원xx

1.5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및 감면

도입 배경 및 목적
•	 경차, LPG 택시 등 특정 차량의 운영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해당 차량의 보급 및 운영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도입

구조 및 규모
•	 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택시 운송 사업용 LPG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2023~2025년 연평균 추정 보조금 규모는 1,059억 원(편성예산기준)

변경 필요성 및 
문제점

•	 내연기관차의 운행 비용을 낮춰 전기차의 경제적 매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화석연료 사용을 전제로 하는 차량에 대한 지원이므로, 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와 상충

개선 방안
•	 연료사용량에 의존한 지원 정책을 재검토하고,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도록 개편

•	 무공해차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예산 전환

xx	 https://www.scrapcarcomparison.co.uk/blog/germany-leading-the-way-in-changes-to-scrappage-schemes/

➀ 조기폐차 신청 차량 소유자

➁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➂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➃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차량 소유자

➄ 보조금 지급 지자체

➅ 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차량 소유자

➆ 추가보조금 지급 지자체

https://www.scrapcarcomparison.co.uk/blog/germany-leading-the-way-in-changes-to-scrappage-schemes/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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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세그먼트별 시나리오에 따른 변화 비교

2.1	 세그먼트별 기준년도(2025년) 대비 전기차 비중          

구분 비중
     2025 2030 2035

BAU S1 S2-1 S2-2 S2-3 S2-1 S2-2 S2-3

경형 9% 22.1% 27.3% 46.2% 51.7% 65.4% 58.0% 62.0% 80.7%

소형 15% 19.3% 24.1% 40.8% 47.7% 40.4% 54.8% 58.6% 47.1%

준중형 7% 14.7% 17.6% 67.0% 68.3% 65.2% 72.7% 73.6% 69.2%

중형1 5% 11.0% 12.5% 17.1% 20.1% 31.3% 31.6% 33.4% 44.5%

중형2 38% 10.5% 14.7% 22.3% 29.7% 53.2% 43.0% 46.2% 60.2%

준대형 16% 1.0% 2.4% 6.3% 6.6% 22.7% 13.9% 14.5% 37.1%

대형1 2% 0.0% 0.0% 0.0% 0.0% 0.0% 0.0% 0.0% 0.0%

대형2 8% 6.5% 7.6% 15.6% 17.2% 42.2% 30.1% 30.7% 55.8%

계 100% 11.2% 14.6% 26.7% 31.5% 45.4% 41.2% 43.7% 54.8%

BAU: 현행 기준, S1: 기본 시나리오, S2-1: 유류세 인상 시나리오, S2-2: 전기차 지원 확대 시나리오, S2-3: 포괄적 정책 지원 시나리오

2.2 	 세그먼트별 기준년도(202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ktCO2)          

구분 비중
     2025 2030 2035

BAU S1 S2-1 S2-2 S2-3 S2-1 S2-2 S2-3

경형 9%  182.7  164.9  111.6  102.4  71.7  84.7  80.5  38.8 

소형 15%  284.2  255.4  56.9  58.4  63.6  59.9  63.3  63.3 

준중형 7%  126.7  118.0  211.3  211.7  140.0  163.4  170.3  106.3 

중형1 5%  109.2  102.9  167.6  151.6  181.3  121.5  116.8  160.2 

중형2 38%  844.6  772.0  351.5  358.2  268.7  267.9  275.6  213.8 

준대형 16%  408.7  386.3  34.7  34.0  36.6  27.9  28.3  31.5 

대형1 2%  58.9  57.0  92.7  90.9  74.8  70.1  71.5  57.9 

대형2 8%  249.6  238.3  679.2  634.4  425.5  427.9  424.7  356.1 

계 100%  2,264.6  2,094.9 1,705.6  1,641.6  1,262.2  1,223.4  1,231.1  1,027.8 

감축률 -7.5% -24.7% -27.5% -44.3% -46.0% -45.6% -54.6%

BAU: 현행 기준, S1: 기본 시나리오, S2-1: 유류세 인상 시나리오, S2-2: 전기차 지원 확대 시나리오, S2-3: 포괄적 정책 지원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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